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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은 각 국가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투자 여력, 우선순위 등을 반영

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설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UN, 
2015). 그러나 NDC는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선언적 목

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 의지, 정책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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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 pathways in response to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ruling requiring legislation of annual reduction targets for 2031 ~ 2049.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we investigate approaches to establishing reduction pathways, focusing on major economies including the EU, Germany, the 
UK, the US, Australia, China, and Japan. Our review of domestic literature reveals that, while several simulation-based studies 
exist, they primarily focus on reduction costs without considering benefits, highlighting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he international review shows that, while Germany has legislated specific annual targets and the UK employs 
five-year carbon budgets, most countries have not yet established detailed reduction pathways between their 2030 NDC and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endeavor to design annual reduction targets. We find 
that Germany and the EU have adopted flexible approaches to emission pathways, while the UK emphasizes cost-benefit 
considerations in pathway design.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cost-benefit analysis with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to evaluate various pathway options, demonstrating how this approach can balance economic 
efficiency with political feasibility. We suggest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comprehensive research on reduction 
pathways needs to be expanded in Korea. Second, flexi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imilar to those adopted in Germany 
and the UK,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rigid annual targets. Third, we emphasize Korea-specific pathways that reflect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ndustrial structure and climate vulnerabilities. Finally, broad social discourse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is essential, as the chosen pathway will have significant societal impacts over the coming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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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법적 구속력, 그리고 탄소감축 이행 속도 등에 대한 시

민사회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

는 전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급증으로 이어졌는데, 2023년 

한 해에만 230여 개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상

당수는 정부에 기존의 노력보다 더 적극적인 기후행동

(Climate action)을 요구한다(Setzer and Higham, 2024).
기후소송의 주요 사례로서, 네덜란드의 법원은 2015년 

행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

소 25% 감축할 것을 명령(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판결)하였고(Sabin Center, 2015),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을 지우므로 기후 피해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 

의무를 판시(Neubauer et al. v. Germany 판결)하였다 

(Sabin Center, 2020b). 이처럼 다수의 기후소송은 행정부

의 기후목표와 기후정책의 목표 수준 또는 시행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부재함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며, 법원의 판

결은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독일 정부는 판결 직후 기후보호법을 개

정하여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기존 55%에서 65%로 

상향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

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동 결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

는 NDC 목표 자체는 합헌이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의 배출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부

재한 것은 위헌이며,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해당 기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수립하는 개선입법을 

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Sabin Center, 2020a). 다시 

말해, 2030 NDC 달성 이후인 2031년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 직전인 2049년까지의 매해 감축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30 NDC나 2050 탄소중립과 같은 특정 시점

의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과는 달리, 매년도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구체화하는 감축경로의 설정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

가 있겠으나, 주로 초장기적인 미래 사회·경제 상황에 대

한 불확실성,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과학적·실증적 분석 

방법의 부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러한 감축경로의 설정뿐 아니라 입

법을 요구하며, 법적 책임감을 부여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감축경로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설정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그동안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감축경로 설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의 경우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기후변

화 주요 행위자인 유럽연합,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Park, 2021; Yang, 
2022) 온실가스 감축경로 관련 법안과 연구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이후 세 가지 감축경로 형태(오목, 선형, 볼

록)를 대상으로 감축경로별 장기적 비용 및 편익을 정량

적으로 시범 산정하여 비용-편익 관점의 감축경로 설정 

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함과 동시

에,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

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와 정책계의 관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논의 

Fig. 1은 2020년을 기준으로 과거 30년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배출량과 향후 3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는 1990년 이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배출 증가

율을 보였으며(IEA, 2024), 2018년 정점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GIR, 2023).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과거 30년간

의 배출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효

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경로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한

다. 그동안 중기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30년 NDC 달성 

경로는 암묵적으로 선형적 감축을 가정해왔는데 

(PCNGGC, 2021; Song et al., 2022), 2023년 탄소중립녹

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단기적으로는 완만하고 장

기적으로는 급격한 볼록 형태의 감축경로를 선언한 바 있

다(PCNGGC, 2023).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은 2030년 목표(NDC, 탄소배출량 약 440백만톤)와 2050
년 목표(탄소중립, 탄소배출량 0톤) 사이 기간의 감축량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Fig. 1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2030년의 점과 2050년의 점을 잇는 경로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장기(2030 ~ 2050년)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뤄

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형적인 감축경로를 

가정한 분석을 수행해 왔으나 선형 경로 자체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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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선형 

경로의 대안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논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PCNGGC (2021)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여

러 선형 경로 외에도 오목한 ‘급진 2040 기후중립’ 감축경

로를 제시한 바 있다(Fig. 2). 이는 과학적 분석보다는 사

회 각계 간담회를 통해 청년 단체가 평등, 책임역량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제안한 더욱 엄격하고 급진적인 경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ark (2022)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연구보고서 

및 정부 문헌에서 제시된 감축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8개의 감

축경로는 주로 기후변화 통합평가모형이나 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 등 시뮬레이션 모형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경

로로서 대부분 단순한 선형 경로를 넘어서고는 있으나 

Park (2022)은 감축경로별로 기술의 성능 및 보급 시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 

연구에서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따른 비용은 고려되었으

나, 이를 분석의 결과가 아닌 가정으로 설정하거나 해외 

문헌의 글로벌 탄소중립 추정값에 국내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탄소비용을 간접 추정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분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축경로별 비용을 과

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편익 역시 함

께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한 적정 감축경로 마

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KDI (2023)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

하여 선형 감축, 동률 감축, 2030년 NDC를 경유하는 동

Source: GIR (2023), PCNGGC (2023)
Fig. 1. South Korea’s historical emissions (pre-2020)

and carbon reduction targets (post-2020)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The points at 2030 and 2050 represent the national 2030 NDC
target and carbon neutrality target, respectively. The dotted line 
between 2030 ~ 2050 indicates a linear approximation of the
reduction pathway that must b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ource: PCNGGC (2021), modified

Fig. 2. Carbon reduction scenarios for South Korea (Units: Million tonnes 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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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감축, 그리고 역S자형 경로 등 네 가지 유형의 감축경

로를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선형 감

축의 경우 미래 시점에 과도한 감축률 달성 부담이 집중되

는 문제가 있으며, 동률 감축의 경우 초기 단계의 감축 부

담이 크고 필요 이상의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년 NDC를 경유하는 동

률 감축의 경우에는 2031년 이후 중장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총량 측면에서도 충분한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KDI (2023)는 역S자형 경로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초기 단계의 감축

량을 조절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2030년 NDC 
준수가 가능하며, 선형 경로와 비교했을 때 누적 순 배출

량도 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ee et al. (2024)은 기후변화 통합평가모형인 GCAM 

(Global Change Analysis Model)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

출 부문별 감축 잠재력, 감축 기술 수준, 에너지 전환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 교통, 건축물, 농업 등 국내 온실

가스 배출 전 부문은 물론, 산업 내 세부 부문(철강, 화학, 
시멘트 등)별로 구체적인 감축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질

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 차원의 감축경로는 비용 

혹은 편익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선형 감축을 

외생적으로 가정하고 동 경로 내에서 부문별 감축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국내 문헌 검토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관련된 논의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시뮬레이션 모형에 기반한 감축경로가 제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로들은 대부분 감축 비

용만을 고려하고 있어, Park (202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한 감축경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KDI (2023)는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 현재와 미래 시점 간

의 감축 부담의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비용-편익 관

점의 감축경로 도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현재 시점

의 비용과 미래 시점의 편익을 모두 고려한 감축경로가 

Source: Park (2022)

Fig. 3. Comparison of carbon reduction pathways across different Korean studies (Units: Million tonnes 

CO2eq.)

Source: KDI (2023)
Fig. 4. Comparison of alternative carbon reduction

pathways for South Korea (Units: 10,000 

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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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Lee et al. (2024)의 부문별 

감축경로처럼 국가 내의 세부 부문별 감축경로 설정은 향

후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국외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논의

3.1. 조사 방법

국내의 문헌 조사와 달리 국외 문헌조사의 경우 그 내

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먼저,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의 7개 국가·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지
역은 G20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정 이행과 탄소중

립 목표 설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글
로벌 기후금융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제적 탄소중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동 7개 국가·지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데(EC et al., 2024), 기후변화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고려할 때 동 국가·지역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노력이 진행될 여지가 

크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

의 핵심 내용인 2030년 NDC 이후 연도별 감축목표(감축

경로)의 법제화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논

의를 수집하였다. 2030년 이후 연도별 감축목표(감축경

로)가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 연간 감축목표 대신 특정 연

도에 대한 감축목표의 수립 여부를 국가·지역별로 조사하

고 관련 논의를 분석하였다. 이는 2030년 이후의 장기적

인 감축목표를 대상으로 한다.
자료 수집은 체계적인 위계적 접근방식에 따라 수행하

였다. 각국 정부기관 및 법정 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우선

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보고

서 및 학술논문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감축경로

Source: Lee et al. (2024)
Fig. 5. Korean carbon reduction pathways by sector and industrial segments under different scenarios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CurPol represents the current carbon mitigation policy scenario. NZ2050 represents a linear carbon reduction pathway. NZ2050_lowH2
represents the NZ2050 pathway incorporating advanced hydrogen technologies. NZ2050_limCCS represents the NZ2050 pathway with limited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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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제시한 감축경로까지 조사 범

위를 확장하여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관련 논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률 관련 자료는 각국의 법령 정보 사이트, 

Grantham Research Institute와 Sabin Center가 수집한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수집했으며, 정책보고서와 학술논문은 인터넷 검색 

및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인 Google Scholar를 활용하

여 수집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온실가스 감축(‘emission 
reduction’, ‘carbon reduction’)과 탄소중립(‘net-zero’, 
‘decarbonization’, ‘carbon neutrality’, ‘climate neutrality’)
을 기본으로 하고, 경로 관련 용어(‘trajectory’, ‘pathway’)
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온실가스 정책에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가 주요 온실가스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므

로, 탄소(carbon)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3.2. 국가·지역별 감축경로 설정 논의 현황

Table 1은 각 국가·지역의 2030년 이후 연간 감축경로 

설정 및 법제화 여부와 특정 시점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목표 제외)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독일은 유일

하게 2030년 이후의 감축경로를 법제화하였으며, 영국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 시

점에 대한 장기(2030년 이후) 감축목표는 독일을 비롯해 

영국과 호주의 일부 지방 등 소수의 국가·지역에서 법제

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국가·지역별 분석은 후

술하는 바와 같다.

3.2.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30년 NDC로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설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였다 

(EPC, 2021). 2030년과 2050년 사이의 장기 연도별 감축

경로의 경우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았으

Region or nation
Annual emission reduction pathways (after 2030)

(Related determination)
Emission targets (after 2030, excluding net zero goals)

(Related legislation or corresponding plan)

European Union
Not legislated

(-)
Pending legislation

(European Climate Law)

Germany
Pending legislation

(Mandatory legislation of national annual emissions cap 
for 2031-2040 required by Federal Climate Action Act)

Legislated
(Federal Climate Action Act)

United Kingdom
Not legislated

(Carbon budget legislated until 2037,
set in five-year statutory intervals)

Legislated
(Climate Change Act 2008)

United States
Not legislated

(-)
Not legislated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Australia
Not legislated

(-)
Not legislated

(Climate Change Act)

New South 
Whales

Not legislated
(-)

Legislated
(Climate Change (Net Zero Future) Act 2023)

China
Not legislated

(-)

Not legislated
(Working guidance for carbon dioxide peaking and 

carbon neutrality)

Japan
Not legislated

(-)

Not legislated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Note: This table summarizes two key aspects of climate legislation: annual emission reduction pathways and specific emission targets for the 
post-2030 period. The status “Not legislated” indicates absence of legally binding requirements, while “Pending legislation” indicates ongoing 
legislative processes. Where (-) appears, no specific determination or planning exists.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the section 3.2.1-3.2.7.

Table 1. Status of post-2030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major nations an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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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4년 2월 유럽위원회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

소중립 목표 사이의 중간 시점인 2040년의 1990년 대비 

90% 감축목표 설정을 권고하였으며, 차기 위원회에서 이

를 공식적으로 입법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EC, 2024a). 
EC (2024b)는 여러 시뮬레이션 모형에 기반하여 네 가지

의 2030 ~ 2050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안한 바 있는데 

(Fig. 6), 동 분석에서 산출된 사회·경제 영향과 실현 가능

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40년 감축목표를 결정할 예

정이다.
유럽위원회의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 주목할만한 부분

은 감축경로 및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하나,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루

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수의 모형을 상호 검증한 점이다 

(Fig. 7). 모형에 활용되는 데이터나 사회·경제적 가정을 

일치시키더라도 모형마다 그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 다수의 독립적 모델을 병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차 

검증 결과를 통해 불확실성 수준을 제시하였다.

3.2.2.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2030년 NDC로 1990년 대비 65% 감
축과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감축목표로 연방 기후변화

법인 Bundes-Klimaschutzgesetz (이하 KSG)에 법제화하

였다(BMJ, 2019). 이후 2021년 개정을 통해 2023 ~ 2030
년은 부문별 연간 배출 허용량을 상향 조정하고, 2031 ~ 
2040년의 연간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BMJ, 2021; IEA, 2023). 
그러나 2024년 7월 발효된 개정으로 기존의 부문별 연간 

배출 허용량 규정을 국가 전체의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삼

도록 변경되었으며, 향후 연방의회의 개정입법을 통해 연

간 감축 목표량을 총배출량 허용량 규정으로 변환시킬 것

을 의무화하였다(BMJ, 2024; Kędzierski, 2024). 이는 향

Source: EC (2024b)

Fig. 6. EU economy-wide GHG emission pathways by scenario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Results derived from integrated modeling using PRIMES, GAINS, and GLOBIOM. Three scenarios (S1-S3) represent different 2040 
reduction targets: S1 (78.5%), S2 (80%), and S3 (90%). The LIFE scenario considers measures accounting for key aspects like circular economy
transitions and sustainable mobility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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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부문별 연간 배출 허용량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개별 부

처 책임을 정부 전체 책임으로 전환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 감축경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2.3. 영국

영국 정부는 2030년 NDC로 1990년 대비 최소 68% 감
축을 설정하고,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

였다(UK Government, 2008). 동 법은 2008 ~ 2012년 기

간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탄소예산 시스템을 통해 단계

적 감축경로를 규정하며, 현재는 제6차 탄소예산(2033 ~ 
2037년)까지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탄소예산은 영국의 시

행령(Secondary Legislation)에 의해 정해져 법적 구속력

을 가지며, 탄소예산의 설정은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기후

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의 연간 진

행 상황 평가 및 권고사항에 기반한다.
CCC (2020a, 2020b)는 70개의 감축경로를 분석 및 비

교하여 도출한 균형탄소중립경로(Balanced net zero 
pathway)에 기반해 제6차 탄소예산을 제안하여 2035년까

지 1990년 대비 최소 78%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Fig. 
9(a)). 또한, 저탄소 기술이나 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 비

용, 저탄소 연료와 같은 운영 비용, 그리고 자본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으로 구성된 연간화된 자원 비용을 

추정하여 각 부문별 2050년 평균 감축 비용을 제시하였

다(Fig. 9(b)). 이와 같이 영국의 5년 단위 탄소예산 시스

템과 감축경로에 동반되는 상세화된 감축 비용의 추계는 

우리나라의 감축경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제6차 탄소예산 

설정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동 경로의 2020 ~ 2050년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였다(BEIS, 2021). 동 분석은 네 가지 감

Source: EC (2024b)

Fig. 7. European Commission’s integrated modeling framework for climate policy analysis

Source: UNFCCC (2024), BMJ (2024)

Fig. 8. Germany’s historical emissions (pre-2022), 

statutory annual emission budgets 

(post-2020), and 2045 target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The points at 2030 and 2040 represent Germany’s national 
NDC targets. The endpoint at 2045 represents the statutory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target (GHG emissions without LULUCF).
The blue line illustrates the statutory annual emission budgets, while
the dotted line between 2022 and 2050 represents a linear 
approximation of the emission reduction pathway connecting 
historical emissions to the net-zero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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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경로에 기반한다: Option 1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

가 조치가 없는 경우, Option 2는 감축 비용과 기술적 제

약을 고려한 경우, Option 3은 CCC가 권장한 2035년 

NDC (1990년 대비 78% 감축)를 달성하는 경우, Option 
4는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가장 엄격한 탄소예산이

다. 분석 결과, CCC가 권장한 Option 3이 가장 적절한 대

안으로 제시되었는데(Table 2), 이는 저탄소 기술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비용보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

선, 연료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며, 기술적 실

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분석은 비용 효율성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감축경로 설정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2.4.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2030년 NDC로 2005년 대비 50 ~
52% 감축을, 탄소중립 시기로 2050년을 설정하였다(The 
White House, 2021). Fig. 10은 미국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2050년 감축목표를 선형으로 이은 경로를 나타내

고 있으며, 연도별 감축경로에 대한 법률은 따로 존재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학계에서는 감축경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NRDC 

(a) The recommended Sixth Carbon Budget 
(Units: Million tonnes CO2eq.)

(b) Sectoral abatement costs in 2050 
(Unit: £/tCO2eq.)

Source: CCC (2020a, 2020b) based on BEIS (2020)

Fig. 9. UK’s carbon budget analysis

Note: Panel (a) include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nd shipping (IAS) on an AR5 basis, including peatlands. IAS emissions 
adjustments applied to carbon budgets 1-3 based on historical data and to budgets 4-5 based on Balanced Net Zero Pathway projections. In
panel (b), M&C refers to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LULUCF refers to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Table 2. Cost-benefit analysis of the Sixth Carbon Budget in the UK 

(Unit: Million pounds sterling (£) in 2019 constant prices)

Pathways Option 1 Option 2 Option 3 Option 4

Carbon Reduction Costs 0 589,000 651,000 725,000

Benefits from Carbon Reduction 0 879,000 918,000 936,000

Net benefit (Present Value) 0 289,000 266,000 211,000

Note: Analysis presents four policy options with varying ambition levels. All monetary values are expressed in 2019 prices, with present values
calculated using a 3.5% discount rate. Option 1 represents the baseline (no additional action) scenario. Costs, benefits, and net benefits represent
best estimates, with actual ranges potentially varying based on implementation factors.
Source: BEIS (2021)



배윤서 ･ 유종현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5, Vol. 16, No. 1

84

(2023)는 수요 및 공급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

근법을 통하여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

한 감축경로를 제시·분석하였다(Fig. 11).

3.2.5. 호주

호주 정부는 2030년 NDC로 2005년 대비 43% 감축을, 
탄소중립 시기는 2050년으로 설정하였다(Australian 

Source: The White House (2021)

Fig. 10. US historical and projected GHG emissions under net-zero 2050 goal (Unit: Gigatons CO2eq.)

Note: Shows historical U.S. net GHG emissions (1990 ~ 2019), projected pathway to 2030 NDC (50 ~ 52% below 2005 levels), and trajectory
to 2050 net-zero goal.

(a) Transportation sector (b) Building sector

(c) Industrial sector 
(Unit: Gigatons CO2eq.)

(d) Total US carbon dioxide emissions 
(Unit: Million metric tons CO2eq.)

Source: NRDC (2023) based on EIA (2022a, 2022b, 2022c)

Fig. 11. US sectoral carbon reduction pathways analysis

Note: Analysis presents a Reference scenario based on current policies and technologies, and a Core scenario prioritizing electrification and 
energy efficiency. Additional scenarios consider delayed electrification, fossil fuel phase-out, renewable energy constraints, and land carbon sink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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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2022a). 호주 연방은 기후변화법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했으나, 2030 ~ 2050
년 사이의 시기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Australian 
Government, 2022b).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중기 감축

목표를 지정한 사례가 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23
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Net Zero Future) Act)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70%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2050년까지의 두 가지 

감축경로를 제시했다(NSW Government, 2023a). 각 감축

경로는 정책 적용 수준에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나 모두 

오목한 감축경로를 보이며, 대부분의 감축이 향후 15년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Fig. 12).

3.2.6. 중국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단위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NDC로 설정하고 있으며, 2060년

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UNDP, 2021). 현재까

지 중국 정부 차원의 중장기 세부 감축경로는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2023년 양회에서 기후변화법 제정안이 발의되

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Liu, 2023). 학계

에서는 Zhang and Chen (2022)과 같이 에너지시스템 모

형(China TIMES)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축경로를 저감비

용과 에너지 공급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

재한다(Fig. 13).

3.2.7. 일본

일본 정부는 2030년 NDC로 2013년 대비 46% 감축을 

설정하였으며,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
을 최근(2023년) 개정하여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

이라는 목표를 법제화하였다(MOJ, 2023). 그러나 2031 ~
2049년의 구체적인 연간 배출감축 목표는 아직 법제화되

지 않았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는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시나리오에 관한 분석”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를 제시(AIM, 2023)하고 있으나, 연도별 감축경

로보다는 NDC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전

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Fig. 14).

4.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예시: 

비용-편익적 접근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논의 

분석 결과, 학계와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감축경로를 검토 중인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

이 2030년 이후 연도별 감축량의 법제화를 시행한 주요국

은 독일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제화가 지닌 

강제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이고 면밀한 감축경

로 설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감축경로 설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변화 통합평가

Source: NSW Government (2023b)

Fig. 12. NSW emissions trajectory: Historical data and future projections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BAU (Business as Usual) scenario incorporates market trends but excludes Net Zero Plan Stage1: 2020 ~ 2030 impacts. Current policy 
scenarios integrate both market trends and Net Zero Plan implement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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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bon reduction pathways

(b) Cumulative CO2 emissions 
(2011 ~ 2050)

(c) Sectoral carbon emissions projections

Source: Zhang and Chen (2022)

Fig. 13. China’s carbon reduction analysis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P25/P30 indicate peak years (2025/2030); H/L indicate higher/lower 2050 emissions allowance

(a) Energy-related CO2 emissions (b) Total GHG emissions
Source: AIM (2023)

Fig. 14. Japan’s GHG emissions scenarios to 2050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Scenarios: Three scenarios analyzed: (1) Technology development, (2) Innovative technology, and (3) Social reform, reflecting different
pathways to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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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현재는 

TIMES나 GCAM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 기반 모형을 사

용하여 탄소감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탄소감축은 

기후변화 저감에 따른 편익을 발생시키며 이는 감축경로

에 크게 의존하므로 감축 비용뿐 아니라 편익을 함께 고

려하는 비용-편익 접근법이 탄소감축 정책의 정당성과 설

득력 측면에서 더 실효성 있는 감축경로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 절에서 조사한 국내외 

문헌의 주장과 같다(BEIS, 2021; Park, 202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비용-편익 접근법 기반의 

기후변화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복수의 우리나라 온

실가스 감축경로를 시범적으로 분석하고, 동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문헌에서 논

의된 대표적인 오목 경로, 선형 경로, 볼록 경로의 세 가

지 감축경로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단, 이는 예시적 

분석으로서 특정 경로를 우리나라의 감축경로로 제안하

는 것이 아니며, 동 방법론(비용-편익 분석)의 활용 가능

성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임을 명확히 한다.
본 방법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경로별 비용-편익 분석

에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전환 리

스크)은 감축경로에 크게 의존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

표 달성에도 경로 형태(오목, 선형, 볼록)에 따라 장기 감

축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탄소중립 달성으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 효과는 사회·경제적 편익(물리적 리

스크 감소)을 발생시키는데, 이 역시 감축경로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감축 시점이 빠를수록 편익이 증가한다. 
비용 및 편익 추정에는 사회·경제적 성장, 경제구조 변

화, 탄소중립 기술 발전,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영향 요인

이 포함되며, 특히 기후변화 완화 편익은 개별 국가가 아

닌 전 지구적 노력이 요구되므로 시·공간적 차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학 

기반 기후변화 통합평가모형인 RICE (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모형을 활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

하였다. 최근 Yoo et al. (2024)은 RICE 모형의 국가·지역 

단위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57개로 확장시킨 RICE50+ 모

Fig. 15.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for South

Korea used in this analysis

Fig. 16. Climate damage curve used in this analysis

Sourc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23), 
Author’s Calculations

Fig. 17. South Korea’s historical emissions (pre-2020) 

and possible three carbon reduction 

pathways (post-2020) (Units: Million tonnes 

CO2eq.)

Note: Post-2020 pathways show three scenarios: Constant rate 
reduction (Green), Linear reduction (Red), Increasing rate reduction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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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Gazzotti et al., 2021)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감축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동

일한 모형을 사용하였다.1) 다만, Yoo et al. (2024)과는 달

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지역의 장기적인 사회·경
제 발전은 IPCC의 SSP2 시나리오로 가정하였으며, 전 세

계 모든 국가·지역이 협력하여 동일한 감축경로(오목 경

로, 선형 경로, 볼록 경로)를 따르도록 설정하였다.
비용함수 및 편익함수(피해함수)는 RICE50+ 모형의 기

본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RICE50+ 모형의 비용함

수는 각 국가·지역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저탄소 기술특성 

등을 고려해 비용함수를 국가·지역별로 제공하는 

Enerdata-EnerFuture (Després et al., 2018)을 기반으로 하

는데, 우리나라의 한계감축 비용함수는 Fig. 15와 같다. 
편익함수(피해함수)의 경우 최근 EPA (2023)를 비롯해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메타분석 기반의 Howard 
and Sterner (2017)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Fig. 16과 같다.
세 가지 경로 중 오목 경로는 KDI (2023)가 제안한 동

률 감축경로를 사용하여 모든 국가가 현재 배출량 대비 

동률로 감축(한국의 경우 연간 약 15%)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선형 경로는 모든 국

가가 2030년 NDC를 달성하며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설

정했다. 볼록 경로는 매년 BAU 배출량 대비 감축률이 선

형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 100% 감축에 도달하도록 

설정했다.2) Fig. 17은 이러한 세 가지 경로를 나타낸다.
Table 3은 각 감축경로의 감축 비용, 편익 및 B/C ratio

를 보여준다. 비용과 편익은 램지 이자율(한국 평균 약 

3.4%)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화하였다. 분석 결과, 오목 경

로에서 감축 비용(175조원)과 편익(631조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선형 경로(비용 146조원, 편익 614조원), 볼

록 경로(비용 140조원, 편익 603조원) 순으로 감소했다. 

모든 감축경로에서 B/C ratio가 1을 초과했으며, 볼록 경

로가 가장 높은 4.3을 기록했다. 이는 단기 감축 비용 감

소에 기인한 것으로, KDI (2023)에서도 주장하듯이 오목 

경로(3.6)의 경우 조기 감축으로 편익은 극대화되나 비용

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B/C ratio가 가장 높은 볼록 경로가 경제적 

최적해로 도출되었으나, 이는 특정 모형과 함수에 기반한 

결과로 가정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편익함수(피해함수)가 글로벌 기준으로 설정되어 우리나

라의 특수성(자연재해 발생 특성, 인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의 특성을 고려한 편익함수 및 비용함수를 구축하고, 이

를 기반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면 편의를 낮추고 

신뢰성을 높인 우리나라의 최적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헌법재판소의 기후 헌법 소원 판결에 따라 우리나

라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

축량, 즉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국내 논의가 아직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감축경로 

설정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
용-편익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세 가지 경로(오
목, 선형, 볼록)에 시범 적용하였다. 이를 통한 결론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감축경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사례에

서 확인되듯이 연도별 감축경로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연

구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감축경로 도

1) 본 연구의 목적상 모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모형의 구조, 방정식, 가정 등에 대해서는 Gazzotti et al. (2021), Yoo 
et al. (2024)을 참고할 수 있다.

2) 동 분석의 목적은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 비용-편익 분석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데 있으므로 편의상 오목한 경로와 볼록한 경로
에서 국가별 2030년 NDC는 고려하지 않았다.

Pathways Constant rate (a concave path) Linear Increasing ratio (a convex path) 

Carbon reduction costs 175 146 140

Benefits from carbon reduction 631 614 603

Benefits/Costs ratio 3.6 4.2 4.3

Table 3. Cost-benefit analysis of carbon reduction pathways for South Korea 

(Unit: Trillion KRW in 2005 constant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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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한 방법론 역시 정치적 접근에서부터 감축 비용 

최소화, 비용-편익 분석 등 다양한 목표를 포괄하고, 에너

지 시스템 부문별 분석 모형부터 시공간을 고려하는 시뮬

레이션 모형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비용-편익 분석 기반의 기후변화 통합평가 모형의 활

용을 제안하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정

당성 확보와 국민 설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감축경로 설정에 활용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학계 차원에서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에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고

유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

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은 각 국가·지역의 특성을 상세하

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지역의 인구 구조 및 전망, 산업 구조, 탄소중립 기술 수

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은 물론, 자연재해 저감 등 탄소중

립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편익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배

출 부문별 감축 잠재력과 비용, 시민과 산업 참여와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감축경로와 함께 부문별(배출 부문, 산업, 지역 등) 
세부 감축경로가 유기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

셋째, 향후 감축경로 이행에 있어 적절한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외 문헌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량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복잡

한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수십 년 후를 완

벽하게 고려한 감축경로 도출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요구하는 장기 감축경

로는 법제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제도적 유

연성을 갖춘 감축경로 설정이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적인 감축목표는 유지

하되, 그 범위 내에서 향후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축경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향후 수십 년간 사

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정 

학문 분야(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정치학 등)나 이해관계

자 집단(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세대 및 계층에 국한

되지 않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국외의 경우 감축목표 설정 시 정량적인 분석 결과 외

에 이해당사자들의 검토 및 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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